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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현황과 향후 수요전망

이희봉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장

Ⅰ. 서  론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사회복지에 투입되는 재정의 비중은 아직까지 낮은 수

준이다(총 재정 대비, 한국 22.3% / 한국 外 OECD 평균 50.4%, OECD National Account 

(2005)).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저출산·고령화 사회 준비에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역

량이 집중되면서 한국의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지출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지출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회복지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전달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증가와 더불어 지방비 매

칭 부담이 함께 늘어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재정부담과 자체사업 예산 감소에 

대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학계와 정부에서는 급증하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부담

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분야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얼마나 매칭부담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담에 의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

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분석하는 일이다. 

사회복지 수요증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대응전략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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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부문 입법 및 선거관리 경제개발부문 농수산개발비

일반행정비 지역경제개발비

사회개발부문 교육 및 문화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교통관리비

사회보장·복지 민방위비 민방위관리비·소방관리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상환 등

이하에서는 지난 수년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통계를 중심으로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현황과 향후 수요 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분석의 전제 -「사회복지 예산」의 범주

우선, 분석을 위해서 사회복지의 영역을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지출

의 범주에 대하여 학자별로 혹은 정부기관별로 상호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종종 사회복지 통계의 정확성 여부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본 분석결과는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발간하는「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의 “세출예산 기

능별 표준분류체계”를 기본으로 하였다. 우선, 전체 예산을 ① 일반행정부문, ② 사회개발

부문, ③ 경제개발부문, ④ 민방위비, ⑤ 지원 및 기타경비 등 5개의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중 사회개발부문을 ① 교육 및 문화, ②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③ 사회보장·복

지, ④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등 4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하의 분석에서 사회복지 

예산 에 대한 분석은 협의의 개념인 ③ 사회보장·복지 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표1> 지방 세출예산 기능별 표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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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가율

총 예산 911,154 975,256 988,924 1,070,625 1,154,722 1,119,864 6.1%

일반행정부문 178,688 198,691 218,587 232,220 243,270 256,240 8.0%

(총예산 중 비율) 19.6% 20.4% 22.1% 21.7% 21.1% 22.9%

사회개발부문 427,345 468,106 480,976 533,616 575,202 575,321 7.7%

(총예산 중 비율) 46.9% 48.0% 48.6% 49.8% 49.8% 51.4%

사회복지 86,481 94,264 106,678 128,858 153,220 172,825 15.5%

(총예산 중 비율) 9.5% 9.7% 10.8% 12.0% 13.3% 15.4%

경제개발부문 305,121 308,459 289,361 304,789 336,250 288,303 2.6%

(총예산 중 비율) 33.5% 31.6% 29.3% 28.5% 29.1% 25.7%

Ⅲ.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현황

1. 분석년도

참여정부 전후의 사회복지 지출 변화를 함께 살펴보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

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중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2007

년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만, 각 항목의 연도별 증가추이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2007년 당초예산이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증가율을 활용하였다. 

2.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

지난 5년간 지방의 총 예산 규모는 매년 평균 6.1%씩 증가하였다. 반면, 사회개발부문 예

산 규모는 매년 평균 7.7%씩 증가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총 예산 중 사회개발부문이 차지

하는 비율(51.4%)이 처음으로 50%를 초과하고 있다. 

<표2> 연도별 사회개발부문 및 사회복지 예산 규모  현황
(단위 : 억원, %)

※ 일반행정 : 일반행정 + 민방위 + 지원 및 기타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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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총예산 중 부문별 예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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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총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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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발부문 중 사회복지 예산 은 매년 평균 15.5%씩 증가하여, 다른 분야에 비하여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 의 비율도 2002년과 2003년에는 

9.5%, 9.7%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도에 최초로 10%를 초과하였고 그 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15.4%에 이르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치구는 총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 의 비율이 2007

년 33.4%에 달하고 있어, 시(14.5%)·군(13.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치구 중에서 

광역시 자치구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2007년 40.3%에 달하고 있어, 특별시 자치구

(25.6%)보다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영유아가 밀집한 일부 광역시 자치구는 사회복지 관련 예산 비

율이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광주 북구 54%, 부산 북구 53.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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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총 예산 중 사회복지 에산 비율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광역+기초) 9.5% 9.7% 10.8% 12.0% 13.3% 15.4%

기초자치단체 10.3% 10.4% 12.0% 13.4% 14.6% 17.6%

시(77) 8.4% 8.4% 9.7% 11.0% 12.2% 14.5%

군(88) 8.0% 8.2% 9.9% 10.3% 10.5% 13.2%

자치구(69) 21.0% 20.0% 21.9% 26.2% 29.5% 33.4%

특별시 자치구(25) 18.3% 16.5% 17.7% 20.8% 23.1% 25.6%

광역시 자치구(44) 23.4% 23.3% 26.2% 31.6% 35.4% 40.3%

[그림 3]  시·군 ·자치구 사회복지 예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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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사회복지 예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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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가율

총 예산 911,154 975,256 988,924 1,070,625 1,154,722 1,119,864 6.1%

사회복지관련국고보조사업 70,378 74,459 87,513 95,051 115,884 135,485 13.3%

(총예산중 비율) 7.7% 7.6% 8.8% 8.9% 10.0% 12.1%

국고보조금 49,488 51,554 61,027 64,977 78,690 92,495 12.3%

(비    율) 70.3% 69.2% 69.7% 68.4% 67.9% 68.3%

지방부담금 20,890 22,905 26,486 30,074 37,194 42,990 15.5%

(비    율) 29.7% 30.8% 30.3% 31.6% 32.1% 31.7%

3.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지방재정 부담 증가

지난 5년간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매년 평균 13.3%씩 증가하고 있다. 이를 

국고보조금과 지방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매년 평균 12.3%씩 증가하

고 있으나, 지방부담금은 매년 평균 15.5%씩 증가하여,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이 급증

하면서, 국가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더욱 과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주요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

조율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최근에 급증한 대표적인 국고보조사업들은 대부분 서

울·지방간 국고보조율이 상이하다. 예컨대,“영유아 보육사업은 서울 20, 지방 50”,“기초

생활보장(생계급여·의료급여·자녀교육급여)은 서울 50, 지방 80”,“장애수당은 서울 50, 

지방 70”과 같이 서울지역의 국고보조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고보조사업들은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은 서울 자치구에서 복지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

타나므로 지방 전체 차원에서 보면 지방부담금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총 예산중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 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2년 7.7%에서 

2007년 12.1%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4> 연도별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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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총예산중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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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부담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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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치구는 총 예산 중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

의 비율이 2007년 22.7%에 달하고 있어, 시(9.0%)·군(8.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

치구 중에서 광역시 자치구의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  비율은 2007년 28.7%에 

달하고 있어, 특별시 자치구(16.0%)보다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영유아가 밀집한 일부 광역시 자치구는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

사업 예산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대구 달서구 45.9%, 광주 북구 

44.1%, 부산 북구 42.5% 등). 

이렇게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비율이 매우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대부분 재정자

립도(대구 달서구 31.9%, 광주 북구 17.3%, 부산 북구 14.2% 등)와 자체사업 예산의 비율

(대구 달서구 13.3%, 광주 북구 8.5%, 부산 북구 6.7% 등)이 낮은 수준에 있다. 따라서, 이



특 집

34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광역+기초) 7.7% 7.6% 8.8% 8.9% 10.0% 12.1%

기초자치단체 8.4% 8.3% 9.8% 10.3% 11.4% 13.9%

시(77) 5.4% 5.4% 6.4% 6.7% 7.5% 9.0%

군(88) 5.4% 5.4% 6.5% 6.4% 6.4% 8.1%

자치구(69) 14.5% 13.4% 14.8% 16.5% 19.1% 22.7%

특별시 자치구(25) 10.1% 8.8% 9.5% 11.2% 13.2% 16.0%

광역시 자치구(44) 18.3% 17.8% 20.2% 21.8% 24.6% 28.7%

러한 기초자치단체들은 국고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매칭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표5>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총 예산중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  비율

(단위 : %)

[그림 7]  시· 군·자치구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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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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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소분류관

경상예산 인건비 채무상환 지방채 상환

경상적 경비 채무부담 상환

사업예산 보조사업 예산 예비비 등 예비비

자체사업 예산 기타

4.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예산의 감소

지방예산은 세출성질에 따라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

다. 자체사업 예산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예산을 제외한 것으로, 지방에서 일반적으로 가

용재원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표6> 지방 세출예산 세세항 구분

총 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 의 비율은 2005년까지 증가하다가, 2005년을 정점으로 2007

년까지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다 (2005년 30.5% → 2006년 28.5% → 2007년 26.6%). 이

는 2004년 이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범정부적 역량이 집중되면서 복지부문에 대한 국고

보조사업의 증가로 이에 매칭되는 지방부담금이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사업 예산 감소로 

지역 주민을 위한 고유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한국지방재정학회 특별세미나 발표 (2007. 4. 6 / 노원구청장)).

<표7>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 예산 911,154 975,256 988,924 1,070,625 1,154,722 1,119,864

자체사업 예산 203,543 238,496 285,956 326,112 328,817 297,536

(비    율) 22.3% 24.5% 28.9% 30.5% 28.5% 26.6%



특 집

36 

[그림 9]  지방자치단체 중 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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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총 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  비율
(단위 :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전체(광역+기초) 22.3% 24.5% 28.9% 30.5% 28.5% 26.6%

기초자치단체 21.7% 24.5% 29.1% 31.1% 28.1% 26.3%

시(77) 23.3% 26.4% 32.5% 36.1% 33.3% 31.1%

군(88) 18.1% 19.7% 23.0% 25.9% 23.0% 22.3%

자치구(69) 22.7% 26.5% 27.8% 24.0% 20.5% 17.4%

특별시 자치구(25) 26.6% 31.5% 34.7% 30.1% 26.6% 23.5%

광역시 자치구(44) 19.3% 21.6% 20.8% 18.0% 14.8% 11.9%

[그림 10]  시 ·군· 자치구 자체사업 예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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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자체사업 예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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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치구의 자체사업 예산  비율이 최근 4년간 감소하고 

있으며(’2004년 27.8%→’2007년 17.4%), 자치구 중에서는 광역시 자치구의 자체사업 예

산  비율이 2007년 11.9%에 불과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고유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여건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체사업 예산이 10% 미만인 단체가 총 21개에 달하고 있

는데, 이러한 기초자치단체는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와 국고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매

칭부담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거의 없다는 불만을 제기

하고 있다(부산 금정구 5.9%, 부산 북구 6.7% 등).

또한, 기능상 자치구보다 광범위한 사업을 수행하는‘시’와‘군’까지도 자체사업 예산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단

체의 투자역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자칫 지방자치의 본질

적 이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는 사실이다(시 : 2005년 36.1% → 2007년 

31.1%, 군 : 2005년 25.9% → 2007년 22.3%).

5.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사례 분석

유형별 사례 분석은 기초자치단체의 각 유형별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각각 

1곳씩 선정하여, 재정여건, 복지예산, 자체사업 예산, 예산 미편성 사업 현황 등을 비교·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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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서울 강남구 서울 노원구

2003년 2005년 2007년
(당 초)

증가율
(2002～2006) 2003년 2005년 2007년

(당 초)
증가율

(2002～2006)

재정 

여건

총 예산 (백만원) 326,321 430,415 395,754 8.9% 264,890 281,970 294,833 10.8%

재정자립도 (%) 87.6% 89.9% 88.0% 30.1% 30.7% 28.8%

사회

복지

관련

예산

사회개발부문

(총예산 중 비율)

113,023 180,665 151,889 11.4% 102,556 140,089 160,484 15.1%

34.6% 42.0% 38.4% 38.7% 49.7% 54.4%

사회복지

(총예산중 비율)

47,376 63,186 70,253 10.5% 70,449 96,989 124,416 13.8%

14.5% 14.7% 17.8% 26.6% 34.4% 42.2%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총예산중 비율)

28,770 38,290 39,627 13.9% 53,215 69,574 94,540 13.8%

8.8% 8.9% 10.0% 20.1% 24.7% 32.1%

주요 

국고

보조

사업

합   계 16,782 24,461 30,892 22.5% 38,936 56,774 78,247 18.6%

영유아 보육사업 5,065 7,244 11,162 38.6% 6,281 14,140 22,786 42.6%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11,651 16,821 19,342 16.3% 32,434 42,242 54,514 12.9%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66 396 388 115.0% 221 392 947 39.3%

가용

재원

자체사업 예산

(총예산중 비율)

147,966 219,150 172,079 11.1% 78,846 56,128 35,513 17.3%

45.3% 50.9% 43.5% 29.8% 19.9% 12.0%

특이사항

(예산 미편성사업 현황 등)

 문화센터 운영비 27억

 역삼동 걷고싶은거리 조성 30억

 폐기물 소각비 50억

 도로개설 56억 / 하수도 31억 등

<1> 특별시 자치구  : 서울 강남구 vs 서울 노원구
(단위 : 백만원, %)

노원구는 강남구보다 총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 비율(42.2%)이 2.4배, 사회복지 국고보조

사업 예산 비율(32.1%)이 3.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원구는 강남구보다 

총 예산이 약 1,000억원 적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 및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예산규모

는 오히려 약 474억원이 많아 재정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원구는 높은 사회복지 수요 및 과다한 국고보조사업 부담으로 자체사업 예산 비율이 

12.0%에 불과하여, 강남구(43.5%)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최근 노

원구청장은 국고보조사업 외에 문화·체육·주택·교통·교육 등 구민 다수를 위한 자체사

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애로사항을 공개한 바 있다 (한국지방재

정학회 특별세미나 발표 (2007. 4. 6 /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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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인천 중구 부산 북구

2003년 2005년 2007년
(당 초)

증가율
(2002～2006) 2003년 2005년 2007년

(당 초)
증가율

(2002～2006)

재정 

여건

총 예산 (백만원) 106,642 120,383 121,749 2.0% 118,049 137,341 149,140 12.6%

재정자립도 (%) 47.6% 55.3% 44.0% 23.7% 20.9% 14.2%

사회

복지

관련

예산

사회개발부문

(총예산 중 비율)

40,857 57,256 58,784 9.6% 59,322 86,944 107,045 18.0%

38.3% 47.6% 48.3% 50.3% 63.3% 71.8%

사회복지

(총예산중 비율)

13,836 18,856 28,303 18.2% 43,996 61,062 80,193 17.4%

13.0% 15.7% 23.2% 37.3% 44.5% 53.8%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총예산중 비율)

8,351 10,946 19,679 21.9% 36,749 47,533 63,324 13.7%

7.8% 9.1% 16.2% 31.1% 34.6% 42.5%

주요 

국고

보조

사업

합   계 5,571 8,174 12,315 16.6% 21,614 33,877 47,104 19.2%

영유아 보육사업 598 1,293 4,125 68.9% 2,775 6,686 11,795 49.4%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4,937 6,801 8,080 9.5% 18,784 26,930 34,738 14.7%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36 80 110 -32.3% 55 261 571 -3.2%

가용

재원

자체사업 예산

(총예산중 비율)

36,532 42,732 22,378 -7.2% 17,783 16,648 10,027 0.2%

34.3% 35.5% 18.4% 15.1% 12.1% 6.7%

특이사항

(예산 미편성사업 현황 등)

구청사(민방위대피호) 증축 13억 

공설묘지 납골당 건립 70억

인건비 미반영 

 - 기본급 39억, 초과근무수당 6억 등

보조사업 구비 부담 미반영

 - 생계급여 23억, 재난복구비 20억 등

기타 필수경비 미반영

 - 공무원연금 7억, 청사부지매입 27억 등

<2> 광역시 자치구  : 인천 중구 vs 부산 북구
(단위 : 백만원, %)

부산 북구는 인천 중구보다 총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 비율(53.8%)이 2.3배, 사회복지 국

고보조사업 예산 비율(42.5%)이 2.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산 북구는 

인천 중구보다 총 예산은 불과 약 270억 많으나, 영유아 보육 및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예산

규모는 무려 약 350억원이 많아 재정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산 북구는 높은 사회복지 수요 및 과다한 국고보조사업 부담으로 자체사업 예산 비율이 

6.7%에 불과하여, 인천 중구(18.4%)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부산 북구는 기본급 

등 인건비, 생계급여 등 보조사업 부담금 등 기본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예산조차 반영하

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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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기 여주군 충남 서천군

2003년 2005년 2007년
(당 초)

증가율
(2002～2006) 2003년 2005년 2007년

(당 초)
증가율

(2002～2006)

재정 

여건

총 예산 (백만원) 273,891 330,706 292,376 6.5% 166,471 204,573 207,379 7.7%

재정자립도 (%) 31.0% 38.1% 40.2% 12.7% 10.1% 11.9%

사회

복지

관련

예산

사회개발부문

(총예산 중 비율)

130,989 178,955 137,167 7.5% 56,304 81,779 91,962 10.9%

47.8% 54.1% 46.9% 33.8% 40.0% 44.3%

사회복지

(총예산중 비율)

19,400 26,791 36,541 18.0% 20,710 33,032 36,399 15.3%

7.1% 8.1% 12.5% 12.4% 16.1% 17.6%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총예산중 비율)

12,083 13,936 20,163 14.0% 15,848 22,045 28,020 9.6%

4.4% 4.2% 6.9% 9.5% 10.8% 13.5%

주요 

국고

보조

사업

합   계 5,818 8,823 12,190 22.3% 10,174 11,811 16,041 5.7%

영유아 보육사업 980 3,048 4,599 69.5% 2,359 2,972 4,381 15.2%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4,813 5,723 7,438 11.4% 7,009 7,930 10,142 3.9%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25 52 153 63.2% 806 909 1,518 -2.1%

가용

재원

자체사업 예산

(총예산중 비율)

46,855 92,009 83,114 22.7% 41,578 43,061 33,614 11.2%

17.1% 27.8% 28.4% 25.0% 21.0% 16.2%

특이사항

(예산 미편성사업 현황 등)
특이사항 없음

  복합노인복지단지 확충 40억

  장항 상수도 노후관 교체 30억

  봄의도시 서천만들기 20억

<3> 군  : 경기 여주군 vs 충남 서천군
(단위 : 백만원, %)

서천군은 여주군보다 총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 비율(17.6%)이 1.4배, 사회복지 국고보조

사업 예산 비율(13.5%)이 2.0배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천군은 여주군보다 총 예

산이 약 880억원 적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 및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예산규모는 오히

려 약 38억원이 많아 재정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천군은 높은 사회복지 수요 및 과다한 국고보조사업 부담으로 자체사업 예산 비율이 

16.2%에 불과하여, 여주군(28.4%)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서천군에서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 복합노인복지단지 확충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봄의 도시 서천 만들기 등 

지역 현안 투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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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경기 성남시 전남 나주시

2003년 2005년 2007년
(당 초)

증가율
(2002～2006) 2003년 2005년 2007년

(당 초)
증가율

(2002～2006)

재정 

여건

총 예산 (백만원) 1,289,895 1,713,554 2,464,411 25.3% 315,585 334,422 338,919 4.4%

재정자립도 (%) 62.7% 70.2% 71.7% 12.8% 13.8% 11.1%

사회

복지

관련

예산

사회개발부문

(총예산 중 비율)

512,262 878,115 1,639,363 52.7% 159,816 139,692 150,904 1.9%

39.7% 51.2% 66.5% 50.6% 41.8% 44.5%

사회복지

(총예산중 비율)

101,600 164,839 213,473 21.8% 37,757 45,696 59,338 12.2%

7.9% 9.6% 8.7% 12.0% 13.7% 17.5%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총예산중 비율)

48,613 78,057 96,967 16.0% 30,650 31,346 41,391 8.8%

3.8% 4.6% 3.9% 9.7% 9.4% 12.2%

주요 

국고

보조

사업

합   계 36,485 55,287 74,384 17.8% 17,018 19,949 28,134 8.9%

영유아 보육사업 6,705 15,682 25,236 49.6% 3,504 4,696 9,970 22.1%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27,667 37,130 45,651 10.0% 12,306 13,780 16,165 6.2%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2,113 2,475 3,497 8.6% 1,208 1,473 1,999 -4.7%

가용

재원

자체사업 예산

(총예산중 비율)

530,368 621,050 632,534 26.4% 62,505 80,486 78,744 21.7%

41.1% 36.2% 25.7% 19.8% 24.1% 23.2%

특이사항

(예산 미편성사업 현황 등)
특이사항 없음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지매입 145억

소도읍 육성사업 87억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19억

<4> 시  : 경기 성남시 vs 전남 나주시
(단위 : 백만원, %)

나주시는 성남시보다 총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 비율(17.5%)이 2.0배, 사회복지 국고보조

사업 예산 비율(12.2%)이 3.1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나주시의 총 예산은 

성남시의 14%에 불과하지만, 영유아 보육 및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예산규모는 38%에 이르

고 있어 재정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주시는 높은 사회복지 수요 및 과다한 국고보조사업 부담으로 자체사업 예산 비율이 

2005년부터 감소하고 있어, 소도읍 육성사업, 주거환경 개선, 국도대체 우회도로 용지 매입 

등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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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전망

1. 분석년도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방재정 부담 전망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의 증가율을 

적용하여 예측하였다. 그 이유는 2004년부터 범정부적 차원의 사회복지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

하였으며, “Vision 2030”등 에서도 나타나듯이 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지출 증가율은 적어도 

2004년 이후의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2007년은 지난 3년간 당초예

산 대비 최종예산 비율의 평균(114%)을 적용하여, 최종예산을 추계하여 반영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하의 전망은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하고 있

으므로, 현재 정부에서 마련중인 여러 대책이 적용된다면 훨씬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지방의 재정부담 가중 및 가용재원 부족문제 가속화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 예산  비율은 2010년 16.5%까지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의 자체사업 예산  비율은 

2010년 24.4%까지 감소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고유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9>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예산  비율 전망
(단위 : 억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가율

총 예산 988,924 1,070,625 1,154,722 1,276,645 1,390,078 1,513,590 1,648,077 8.9%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87,513 95,051 115,884 154,453 186,654 225,569 272,596 20.8%

(비    율) 8.8% 8.9% 10.0% 12.1% 13.4% 14.9% 16.5%

자체사업 예산 285,956 326,112 328,817 339,191 359,054 380,079 402,336 5.9%

(비    율) 28.9% 30.5% 28.5% 26.6% 25.8% 25.1%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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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총예산중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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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총 예산중 자체사업 예산 비율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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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치구 자체사업 예산 감소 전망

자치구의 총 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 비율은 향후 지속적으로 낮아져서, 2010년에 10.9%

까지 감소될 전망이다. 특히, 광역시 자치구는 2010년 자체사업 예산 비율이 6.8%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와 국고보조사업 등 추진에 소요되는 지방부담금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거의 없어지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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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체(광역+기초) 28.9% 30.5% 28.5% 26.6% 25.8% 25.1% 24.4%

기초자치단체 29.1% 31.1% 28.1% 26.3% 25.4% 24.6% 23.8%

시(77) 32.5% 36.1% 33.3% 31.1% 30.6% 30.2% 29.8%

군(88) 23.0% 25.9% 23.0% 22.3% 22.1% 21.8% 21.6%

자치구(69) 27.8% 24.0% 20.5% 17.4% 14.9% 12.7% 10.9%

특별시 자치구(25) 34.7% 30.1% 26.6% 23.5% 20.6% 18.1% 15.9%

광역시 자치구(44) 20.8% 18.0% 14.8% 11.9% 9.9% 8.2% 6.8%

<표10>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총 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  비율
(단위 : %)

[그림 14]  시·군 ·자치구 자체사업 예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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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자체사업 예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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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20년 2030년

급여대상 3,010 3,115 3,119 4,251 5,736 

월 급여수준 (만원) 8.9(88,260) 9.4 10 17.7 30

총 재정부담 24,164 32,532 34,647 83,597 191,176 

국가 부담금 18,413 24,789 26,401 63,701 145,676 

지방 부담금 5,751 7,743 8,246 19,896 45,500 

※ 국고보조율 서울 50%, 기타 지방 80% → 지방부담율 23.8% 가정

4. 기초노령연금 등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증가 전망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년부터 추진될 예정에 있어, 지방재정 부담 

증가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우선,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

체노인의 약 6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합

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재정은 국가가 40%~90% 범위 안에서 보조

를 하고, 지방은 시·도의 조례로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부담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에 소요되는 총 재정부담은 2008년 24,164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34,647억원으로, 2030년에는 191,176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지방의 부담은 2008년에 5,751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45,500억원

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표11> 기초노령연금 연도별 소요재원 추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명, 억원)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노인들의  건강증

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가급여·시설급여·현금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와 이용자 부담금,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부담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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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8년
하반기(6개월) 2009년 2010년 2020년 2030년

총 소요재원 8,402 14,588 16,912 23,980 36,351

보험료 수입 4,477 9,252 10,509 14,876 22,519

이용자 부담 854 1,767 2,118 3,028 4,620

총 재정부담 1,726 3,568 5,840 6,075 9,212

국가의 공단지원

(보험료 20%)
895 1,850 2,102 2,975 4,504

국가 부담금 623 1,288 1,636 2,324 3,529

지방 부담금 208 430 546 776 1,179

※ 보험료 수입 : 장기요양보험요율 2008년 4.7%에서 2030년 8%까지 상승 가정

※ 국고보조율 서울 50%, 기타 지방 80% → 지방부담율 25% 가정

역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총 재정부담은 2008년 

1,726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5,840억원으로, 2030년에는 9,212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

다. 이에 따른 지방의 부담은 2008년에 208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1,179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표12> 노인장기요양보험 연도별 소요재원 추계(보건복지부)
(단위 : 천명, 억원)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부담금 증가율이 22.8%에서 24.7% 로 높아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예산 비율도 2010년에 24.4%에서 23.9%까지 낮아지

고, 이러한 경향은 노인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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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지방부담금 분석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20년 2030년 평균  
증가율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 87,513 95,051 115,884 154,453 186,654 225,569 272,596 2,083,656 94,054,711 20.9%

국고보조금 61,027 64,977 78,690 105,444 126,529 151,829 182,189 1,309,874 51,493,482 20.0%

지방부담금
(시행전)

26,486 300,74 37,194 49,009 60,168 73,867 90,685 796,028 48,952,865 22.8%

추가부담
(복지부예측)

5,959 8,173 8,792 20,672 46,679 

지방부담금
(시행후)

66,127 85,040 99,477 816,700 48,999,544 24.7%

<표14>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자체사업비 비율 분석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20년 2030년 평균  
증가율

총예산(최종) 988,924 1,070,625 1,154,722 1,276,645 1,390,078 1,513,590 1,648,077 5,508,795 35,738,797 8.9%

자체사업 예산 285,956 326,112 328,817 339,191 359,054 380,079 402,336 1,113,124 4,587,240 5.9%

(비  율) 28.9% 30.5% 28.5% 26.6% 25.8% 25.1% 24.4% 20.2% 12.8%

추가부담(복지부예측) 5,959 8,173 8,792 20,672 46,679 

자체사업 예산 285,956 326,112 328,817 339,191 353,095 371,906 393,544 1,092,452 4,540,561 5.5%

(비  율) 25.4% 24.6% 23.9% 19.8% 12.7%

[그림 16]  자체사업비 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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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사점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의한 재정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

히, 대부분의 광역시 자치구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자치구는  자체사업 예산이 감소

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고유사업 추진이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군” 지역의 자체사업 예산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

는 것도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별 특성화 사업 추진 역량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 국민이 골고루 공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고통

을 분담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를 갖도록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예컨대, 국가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별 재정력에 따른 차등보조를 통해 재정 불균형을 완

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별 재정력에 따라 차등 보

조를 함으로써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행자부와 예산처 등 관계부처가 TFT를 구성하여, 다양한 대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근본

적인 대안 도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임기응변적인 단순한 처방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이 발생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지방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능력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도입 등 지

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 최저 수준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보장(National Mininum)되어야 하는 영역에서는 

재정여건에 따른 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